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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 “절름발이” 공개 추진
산자부, 가격공개 거부 주유소 대상 제외 … 주유소 80% 이상 꺼릴듯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고유가 대책인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가 시작도 되기 전에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보

다 축소될 조짐이다.

주유소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가격공개를 끝내 거부하는 주유소는 공개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11월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주유소간 경쟁을 유도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주유소 가

격정보 공개를 추진하던 정부는 사업비밀을 이유로 실시간 가격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1월16일 경기도 안양의 석유공사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도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애초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실시간 가격정

보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세부 지리정보와 함께 공개하고 추후 모바일 기기 등으로 공개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부가 정책 의지에서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주유소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정부의 실시간 가격공개 정책에 대해 “유가 부담을 주유소업계에 떠넘기는 것으로 불법적인 면세유 빼

돌리기를 조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유소의 80% 이상이 가격공개 반대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측의 추산이다. 특히, 주유소업계는 신용카

드 결제정보를 처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VAN)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실시간 가격정보 수집은 전기통신

사업법상 당사자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는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

장도 제기하고 있다.

강한 반발에 직면한 산자부측은 신용정보법 등을 근거로 가격공개 사업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단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만2000여개 주유소의 가격정보는 모두 확보하게 되지만 가격 공개를 거부하는 주유소는 

2008년 4월부터 시작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유감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격이 싼 주유소가 먼저 공개

에 동의할 것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경쟁이 벌어져 결국 주유소들이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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